
화학사고, 관계기간 협조 “엉망”
구미 불산사고, 군부대 지원 거절 … 경보 조기해제로 피해 가중

감사원은 2012년 9월 경북 구미에서 발생한 불산가스 누출사고와 관련해 관계기관들이 제대로 협조하지 않

은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또 구미시가 사고를 일으킨 휴브글로벌에 대한 정기검사를 시행하지 않는 등 예방조치도 소홀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국회 요구에 따라 2013년 3-4월 구미

불산사고 유출사고 대응실태를 감사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사고가 발생한 2012년 9월27

일 오후 6시40분께 경북소방본부는 자체 소방장비

와 인력으로는 방제가 어렵다고 판단해 육군 제50

사단에 불산 제독작업 지원을 요청했으나 화학테

러가 아니라는 이유로 거절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도 9월27일 오후 11시10분과 9월28일 오전 1시40분 50사단에 화학부대 지원을 요청했으나 같은 이유

로 거절했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국방부도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을 통해 접수한 소방방재청의 사고 관련 보고서를 열람하지 않아

대민 지원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환경당국의 대응에도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현장 소방인력이 9월28일 오후 3시30분께 장비 부족으로 제독 작업을 완료하지 못한 채 철수했으나 환경부

는 제독 작업 및 잔류오염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를 해제했다.

경보가 해제되자 구미시는 바로 주민복귀를 결정해 2차 피해가 커졌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사고수습의 관제탑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소방방재청과 행정안전부(현 안전행정부)도 환경부, 국방부 등 관

계기관에 인력 파견을 요청하지 않고 중앙대책본부를 구성해 공조체계를 제대로 가동하지 못했다.

또 구미시는 5000톤 이상의 유독물질 생산기업을 대상으로 정기검사를 시행해야 하지만 휴브글로벌이 불산

생산량을 4800톤으로 신고해 검사하지 않은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 적발됐다.

구미시는 경상북도가 2011년과 2012년 휴브글로벌의 불산 생산량이 5000톤 이상이라고 통보했음에도 불구

하고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생산량에 관계없이 실시하고 있는 유독물 생산기업에 대한 정기 지도점검도 2008-2012년 한차례만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구미시 담당 공무원의 징계를 요구하는 등 관련부처에 주의를 촉구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

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3/07/15>


